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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공지능(AI) 확산이라는 새로운 노동시장 조건에서 북유럽 

노동시장 모델의 외부자 보호 역량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스웨

덴과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북유럽 모델은 강한 노동조합, 

포괄적 단체교섭,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대한 실업소득보장 제도를 통

해 노동시장 이원화를 억제해 온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AI 확산

이 신규 채용 축소와 초급 직무 재편을 가속화할 경우,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청년과 고용 이력이 부족한 노동자는 기존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는 AI 확산을 이러한 비

대칭성을 심화할 수 있는 새로운 충격으로 보고, 북유럽 노동시장 모델

의 외부자 보호 역량을 재검토한다. 분석 결과,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서로 다른 개혁 경로에도 불구하고 내부자 중심의 보호 구조가 유사하

게 강화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단체교섭의 분권화는 신규 채용과 노동

시장 진입 문제를 집합적 의제로 포착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기존 재직

인공지능(AI) 확산 시대 북유럽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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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신규 구직자 사이의 대표성 격차를 확대하였다.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에서도 고용 이력이 있는 성인을 중심으로 재훈련 지원이 강화되면서 

훈련 기회에 대한 접근 격차가 커졌다. 또한 실업소득보장 제도의 수급 

요건 강화와 급여 수준의 저하는 고용 이력과 제도 가입 여부에 따른 

수급자격과 보장 수준의 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유럽 모델의 제도적 기반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다기보다 보

호 자원의 배분 대상과 접근 조건이 고용 이력을 가진 내부자에게 상대

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확산으로 노동

시장 진입 경로가 제약될 경우, 이러한 제도적 비대칭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주제어: 인공지능, 북유럽 노동시장 모델, 내부자-외부자 비대칭, 단체

교섭,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소득보장

1. 배경 및 문제 제기

인공지능(AI)의 확산은 노동시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적응 능력에 새로

운 질문을 던진다. 특히 생성형 AI의 빠른 보급은 노동과 숙련의 성격, 기업

의 채용 방식, 직무 재편의 속도를 변화시키며 이는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

니라 기존 노동시장 제도가 새로운 위험을 얼마나 포괄할 수 있는가의 문제

와 연결된다. 최근 연구들은 AI 활용에 따른 임금⋅고용상의 이익이 고소득

⋅고숙련 직업에 집중될 가능성을 지적한다(Cazzaniga et al., 2024; OECD, 

2023a). 또한 AI를 도입한 사업체가 AI와 무관한 직무의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잔여 일자리의 숙련 요건을 변화시킨다는 증거(Acemoglu et al., 2022)와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에서 초기 경력 청년 노동자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감소했

다는 증거(Brynjolfsson et al., 2025)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북유럽 노동시장 모델의 관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북유럽 

국가는 오랫동안 높은 고용률, 낮은 임금 불평등, 강한 단체교섭, 적극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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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정책(ALMP, Active Labor Market Policy), 관대한 실업소득보장 제도

를 결합한 대표적 사례로 이해되어 왔다. 기존 연구에서 북유럽 모델은 시장 

유연성과 사회적 보호를 결합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원화(dualization)를 억제

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되었다. Thelen(2014)이 제시한 ‘내재적 유연화

(embedded flexibilization)’의 관점에 따르면, 북유럽 모델은 자유화 압력을 단

순한 탈규제(deregulation)나 이원화로 흡수한 것이 아니라 강한 노사관계와 

포괄적 사회정책을 통해 유연화를 제도 내부에 통합해 왔다. 그 결과 북유럽 

국가들은 비정규직, 실업자, 저숙련 노동자와 같은 외부집단을 제도 밖에 방

치하기보다 단체협약⋅재훈련⋅소득보장 제도를 통해 노동시장 내부로 다시 

연결하는 데 상대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AI 확산은 이러

한 기존 설명에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북유럽 모델의 이원화 억제 효과는 

일정 수준의 노동 수요와 고용 규모가 유지된다는 조건을 어느 정도 전제해 

왔다. 단체교섭은 고용된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호하고, ALMP은 실

업자를 재훈련하여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며, 실업급여 제도는 일시적 

실업 동안 소득을 보장한다. 하지만 AI 확산이 기존 일자리의 직접적 대체보

다 신규 채용 축소, 특히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 감소를 통해 먼저 작

동한다면, 기존 보호 장치는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일자리를 

가진 내부자는 단체협약, 고용보호, 직무 전환 훈련, 노조 기반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안정적인 고용 이력을 갖지 못한 신규 진입자

는 이러한 제도의 보호 범위 밖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AI 확산 시대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AI가 고용을 줄이

는가?”에 있지 않다. 보다 중요한 질문은 “AI 확산이 기존 노동시장 내부자

와 외부자 사이의 제도적 보호 격차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이다. 기존의 

내부자–외부자(insider–outsider) 연구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전형적

인 외부자 집단으로 다루어 왔다(Schwander & Häusermann, 2013; Emmenegger 

et al., 2012). 그러나 본 연구는 청년을 외부자 범주로 다시 강조하는 데 그치

지 않고, 외부자성을 고용 이력, 집합적 대표성, 훈련 기회에 대한 접근성, 실

업소득보장 수급자격에 의해 형성되는 제도적 위치로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

로 AI 확산이 신규 채용 축소와 초급 직무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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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북유럽 노동시장 모델이 고용 이력이 취약한 집단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본 연구는 AI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스웨덴과 핀란드를 중심으로 

북유럽 노동시장 모델의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의 제도적 보호 격차가 어떻게 

재구성되어 왔는지를 분석한다. 스웨덴과 핀란드에 주목하는 이유는 두 국가

가 AI 확산 수준이 높고 북유럽 노동시장 모델의 대표적 사례이면서도, AI 

확산 시대 외부집단 보호에서 공통된 제도적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25년 기준 16∼74세 성인 중 생성형 AI 사용률은 핀란드 46.3%, 

스웨덴 42.0%로 EU 평균 32.7%를 크게 상회한다(Eurostat, 2025). 또한 두 국

가는 강한 노동조합, 포괄적 단체교섭, ALMP, 실업소득보장 제도를 통해 노

동시장 이원화를 억제해 온 북유럽 모델의 핵심 사례이지만, 1990년대 이후 

중앙집중적 단체교섭의 약화, ALMP의 재편, 실업소득보장 제도의 구조적 변

화 등을 경험해 왔다. 두 사례에서 단체교섭의 대표성 격차, 훈련 기회에 대

한 접근 격차, 실업소득보장의 수급자격 격차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면, 이

는 북유럽 모델의 제도적 기반이 소멸했다기보다 보호 자원의 배분 대상과 

접근 조건이 고용 이력을 가진 노동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

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내부자

-외부자 이론과 북유럽 노동시장 모델에 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고, 외부자

성을 제도적 위치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한 틀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스

웨덴과 핀란드 사례에서 AI 확산이 청년 신규 채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선

행연구를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단체교섭 제도의 변화가 노동시장 위험의 

대표 방식에 미친 영향을 대표성 격차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ALMP와 AI⋅디지털 전환 대응 훈련의 변화가 고용 이력과 직업 경험에 따

른 훈련 접근 격차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검토한다. 제6장에서는 실업소득보

장 제도의 변화가 고용 이력과 제도 가입 여부에 따른 수급자격 격차로 이어

지는 과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세 제도 영역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AI 전환기 북유럽 노동시장 모델의 포괄성과 내재적 유연화의 지

속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함의를 논의한다.



인공지능(AI) 확산 시대 북유럽 노동시장 모델의 재검토  5

2. 이론적 배경

2.1 내부자-외부자 이론

내부자-외부자 이론(the insider–outsider theory)은 노동시장이 동질적인 단

일 집단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두 집단으로 분절되어 있다는 인식에

서 출발한다. Lindbeck & Snower(1989)는 현재 고용된 노동자(내부자)가 채

용⋅해고⋅훈련에 수반되는 노동이동비용(turnover cost)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자신의 임금과 고용조건을 유리하게 유지하는 반면, 실업자나 불안정 

고용 상태의 노동자(외부자)는 이러한 교섭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된다고 

보았다. 이 이론의 핵심 함의는 두 가지다. 첫째, 내부자의 이익 추구는 외부

자의 고용 기회를 구조적으로 제약한다. 둘째, 노동조합은 일차적으로 내부

자의 이익을 대표하며 외부자의 이해를 동등하게 반영할 유인을 갖지 않는다.

21세기 들어 Lindbeck & Snower(1989)의 경제학적 모델을 정치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 Rueda(2005, 2007)의 작업이다. 그는 노동시장이 안정적 고용을 

가진 내부자와 그렇지 못한 외부자로 분열되어 있으며, 노동자의 이익을 대

변한다고 가정되어 온 사회민주주의 정당조차 양자의 이해가 충돌할 때 내부

자를 핵심 지지층으로 우선시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좌파 정부의 집권은 

내부자의 관심사인 고용보호입법(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PL)의 

강화와는 연결되지만, 외부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는 ALMP의 확대

와는 체계적인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Rueda, 2006). 이는 정당과 노동조

합이 조직화되고 정치적 영향력이 큰 기존 취업자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반영

하는 반면, 조직화 수준과 정치적 발언권이 낮은 외부자의 요구는 정책 결정

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후 노동시장 이원화(dualization) 연구는 내부자-외부자 격차가 일회적⋅

경기순환적 현상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제도적으로 고착된다는 점을 강조

해 왔다(Emmenegger et al., 2012). 특히 Palier & Thelen(2010)은 프랑스와 독

일을 분석하면서 이원화가 노사관계에서 출발해 노동시장 동학을 거쳐 복지

국가 개혁 속에서 제도적으로 표현되는 일련의 연쇄 과정 속에서 고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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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았다. 즉, 이 과정에서 국가는 이원화를 단순히 방치한 것이 아니라 정

책을 통해 이를 명시적으로 뒷받침했고, 노사관계, 노동시장정책, 소득보장 

제도가 서로 맞물리며 내부자-외부자 비대칭이 재생산되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누구를 외부자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후속 연구에서 더욱 정교화되

었다. 대표적으로 Schwander & Häusermann(2013)은 계약 형태에 따른 이분

법을 넘어 비정형 고용이나 실업에 노출될 위험의 정도에 따라 내부자와 외

부자를 구분하는 위험 기반(risk-based) 접근을 제시했다. 이들의 분석에서 청

년, 여성, 저숙련 노동자는 외부자성에 특히 크게 노출된 집단으로 분류된다. 

이는 청년층이 외부자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집단이라기보다 이미 

고용 불안정과 실업 위험에 노출된 대표적 외부자 집단으로 논의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2.2 북유럽 모델과 내재적 유연화

그렇다면 강한 노동조합과 포괄적 단체교섭을 갖춘 북유럽 모델은 이러한 

내부자-외부자 비대칭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 Thelen(2014)은 1970년대 이

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자유화 압력에 직면했지만, 그 자유

화가 단일한 경로가 아니라 분배 결과를 달리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기했

다고 본다. 첫째는 시장 원리를 전면 도입하는 탈규제(deregulation) 방식으로 

미국과 영국이 이에 해당하고, 둘째는 내부자 보호를 유지하면서 외부자를 

제도 밖에 방치하는 이원화(dualization) 방식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이러한 접

근을 선택했으며, 셋째는 유연성과 평등을 결합하는 내재적 유연화(embedded 

flexibilization) 방식으로 덴마크와 스웨덴 등 북유럽이 이에 해당한다.

내재적 유연화의 핵심 메커니즘은 강한 노동조합과 협조적 사용자가 노동

시장 유연화를 제도 안으로 흡수한다는 데 있다. 비정규⋅시간제 고용의 확

대를 허용하되 포괄적인 단체협약을 통해 정규직과의 격차를 억제하고, 포용

적(inclusive) 노동조합이 저숙련⋅저임금 노동자까지 협약의 우산 아래 포괄

한다. 그 결과 북유럽 모델은 유연성을 도입하면서도 노동시장 이원화를 억

제하는 데 상대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요컨대 Thelen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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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북유럽 모델은 세계사적 조류였던 경제적 자유화를 외부자 배제로 귀결

시키지 않고 연대(solidarity)와 양립시킨 예외적 경로다.

이러한 이론적 주장은 경험적 연구에 의해서도 일정 부분 뒷받침된다. 

Shin & Ylä-Anttila(2018)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 집단이 항상 노조로부터 배

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들의 조직화 가능성이 국가별 노사관계 체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유주의(liberal) 및 전환기

(transitional) 노사관계 체제의 국가들에서 불안정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

들보다 노조 가입에 유의하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조직화된 조합주

의(organized corporatism) 체제에 기반한 북유럽 국가들에서 불안정 노동자의 

노조 가입 경향은 정규직 노동자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북유럽 모델

의 노사관계 체제가 지금까지 노동시장 위험 집단의 조직화 배제를 일정 부

분 완화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즉, 북유럽 모델의 포괄성은 단순히 높은 

단체협약 적용률이나 관대한 사회정책에만 기반한 것이 아니라 취약 집단을 

노조와 집합적 대표 체계 안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에도 기반해 왔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재적 유연화가 내부자-외부자 비대칭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보기

는 어렵다. Thelen의 논의에서 북유럽 모델은 탈규제나 이원화와 구별되는 

포괄적 경로로 제시되지만, 그 포괄성은 제도적 조건의 유지에 의존한다. 중

앙집중적 또는 조정된 단체교섭, 높은 단체협약 적용률, 실업자 재진입을 지

원하는 ALMP, 안정적인 소득보장 제도가 약화될 경우, 북유럽 모델의 외부

자 보호 역량도 함께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북유럽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

서는 그것이 과거에 외부자를 얼마나 포괄했는가뿐 아니라 최근의 제도 변화

가 이러한 포괄 기능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3 AI 확산 시대 외부자성의 재개념화와 분석틀

기존 내부자-외부자 이론과 북유럽 모델 논의는 모두 한 가지 중요한 조건

을 암묵적으로 전제해 왔다. 그것은 노동 수요와 고용 규모가 비교적 안정적

으로 유지된다는 전제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외부자는 주로 이미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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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놓인 집단, 즉 비정형 고용 노동자나 구직 활동 중

인 실업자로 이해되어 왔다. 다시 말해 기존 논의에서 외부자성은 노동시장

에 진입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안에서 불안정하거나 주변적인 위치에 놓이

는 상태를 의미했다.

그러나 AI 확산은 이러한 전제를 흔들 수 있다. AI를 도입한 사업체가 AI

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직무의 신규 채용을 줄이고(Acemoglu et al., 2022),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에서 초기 경력 청년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는 연구 결과(Brynjolfsson et al., 2025)는 AI의 초기 충격이 기존 일자리의 

대규모 대체보다 신규 채용 축소와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통해 먼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AI가 신규 채용의 규모 자체를 줄인다면, 외부자 

문제의 핵심은 노동시장 주변부로의 배치가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 기회의 축

소로 이동한다. 이 경우 외부집단은 비정형 노동자나 단기 실업자에 한정되

지 않고, 안정적인 첫 일자리 진입에 실패한 청년, 장기 구직자, 나아가 구직

을 단념한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렇게 확장된 외부집단에 대해 북유럽 모델의 핵심 제도인 단체교섭, 

ALMP, 실업급여가 얼마나 보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아직 충분히 논

의되지 않았다. 기존 제도들은 주로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했지만 불안정한 

위치에 놓인 외부자를 다시 노동시장 내부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반면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지연되거나 막히는 집단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는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졌다. 따라서 AI 확산 시대의 외부자 보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론을 단순히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자 개

념이 전제해 온 조건 자체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세 가지 이론적 기여를 제시한다. 첫째, 

AI 전환을 계기로 북유럽 노동시장 모델의 제도적 기반이 유지되고 있는가

를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보호 자원의 배분 대상과 접근 조건이 내부자와 외

부자 사이에서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외부자성을 단

순히 청년이라는 인구학적 범주나 고용상 지위의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고

용 이력, 집합적 대표성, 훈련 기회에 대한 접근성, 실업소득보장 수급자격에 

의해 형성되는 다차원적인 제도적 위치로 개념화한다. 셋째, Thelen(201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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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 유연화가 작동하기 위해 전제되는 포괄적 단체교섭, 광범위한 재훈련 

기회, 관대한 소득보장의 조건이 최근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외부자까지 포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해 온 북

유럽 모델의 보호 장치가 고용 이력을 가진 내부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AI 확산이 청년 신규 채용에 미친 영향

3.1 북유럽 국가 거시경제 현황

AI 확산이 청년 신규 채용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시경

제 및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북

유럽 주요국은 모두 2020년 팬데믹 충격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2021년 강하게 반등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국가별 경로는 뚜렷이 갈린

다. 덴마크는 2024년 3.5%, 2025년 2.9%을 기록하며 성장을 이어간 반면,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인 핀란드와 스웨덴은 현저히 부진했다. 핀란드는 

2023년 GDP 성장률이 -1.3%를 기록해 실질 침체에 빠졌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0.4%와 0.2%에 그쳤다(OECD, 2024a). 핀란드에서는 변동

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

상이 주택투자와 건설업의 위축으로 빠르게 이어졌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

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시아 교역과 관광이 사실상 중단되고, 기업들이 러시

아산 원자재를 더 높은 비용의 수입품으로 대체하면서 핀란드 경제가 다른 

북유럽 국가보다 더 큰 부정적 공급 충격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OECD, 

2025a). 스웨덴 역시 2023년 -0.2%로 사실상 제로 성장을 기록했고, 2024년

과 2025년에는 각각 1.0%, 1.5%로 점진적인 회복세에 그쳤다. 2022년 이후 

인플레이션, 통화긴축, 성장 둔화, 기업 채용 위축이라는 공통된 압력에 직면

한 것으로 보인다(OECD, 2024a). 스웨덴 경제도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시

장 의존성으로 인해 금리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이는 2023년의 소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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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위축시킨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스웨덴 

중앙은행이 2024년 5월부터 정책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실질소

득 회복과 금융여건 개선이 민간소비와 투자의 점진적 회복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스웨덴은 주요 수출시장이 비교적 다변화되어 있어 특정 교역 상대국과

의 관계 단절에 따른 충격이 핀란드보다 제한적이었다(OECD, 2025b).

2022년 이후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북유럽 4개국의 전반적 고용률(15

–64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스웨덴은 2022–2025년 내내 

75–77%대를, 덴마크와 노르웨이도 유사한 수준을 이어갔다. 하지만 핀란드

는 2022년 74.3%로 최고점에 도달한 후 2024년 72.6%, 2025년 71.9%로 완만

하지만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핀란드의 장기적인 성장 부진이 고용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건설업의 장기 침체와 공공

부문 고용 감소가 전체 고용 부진에 기여했으며 기업의 구인 규모도 경기 둔

화와 함께 크게 감소하였다(OECD, 2025a).

반면 15∼24세 청년 실업률은 전반적 고용률과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인

다. 스웨덴의 청년 실업률은 분석 기간 내내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

다. 팬데믹 이전 2019년 19.3%에서 2020–2021년 23∼25%대로 급등한 후, 경

제 회복 국면에서도 2022–2023년 21.7%에 머물다가 2024년 24.0%, 2025년 

24.3%로 오히려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반적 고용률이 76∼77%대를 안정적

으로 유지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핀란드의 경우 변동 폭이 더 크고 최

근의 악화가 더욱 급격하다. 2022년 14.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나 이후 

2023년 16.1%, 2024년 18.6%, 2025년 21.6%로 불과 3년 만에 7.5%포인트 상

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반적 고용률의 하락 폭보다 세 배 이상 큰 변화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도 2022년 이후 청년 실업률이 상승했지만, 스웨덴⋅핀란

드와 비교하면 여전히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인공지능(AI) 확산 시대 북유럽 노동시장 모델의 재검토  11

경제성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Denmark 2.1 3.1 3.1 1.9 1.7 -1.8 6.5 0.4 0.6 3.5 2.9

Finland 0.5 2.6 3.3 1.2 1.3 -2.5 2.7 0.8 -1.3 0.4 0.2

Norway 2.0 1.3 2.7 1.1 1.5 -1.4 4.1 4.1 0.4 1.4 1.1

Sweden 4.4 2.1 1.9 1.8 2.6 -1.9 5.2 1.3 -0.2 1.0 1.5

고용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Denmark 72.0 72.7 73.2 74.1 75.0 74.4 75.5 76.8 76.6 77.2 76.9

Finland 67.6 68.2 69.1 71.2 72.0 71.2 72.7 74.3 74.0 72.6 71.9

Norway 75.4 75.1 74.9 75.7 76.2 75.6 76.3 77.7 77.4 77.1 76.6

Sweden 75.2 75.9 76.5 77.0 76.8 75.0 75.1 77.0 77.4 76.7 76.4

청년 실업률

(15-24세)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Denmark 12.1 12.1 12.4 10.5 10.0 11.5 10.8 10.5 11.5 14.6 13.8

Finland 22.1 20.4 19.8 17.0 17.3 20.8 17.1 14.1 16.1 18.6 21.6

Norway 12.2 13.1 12.5 11.4 11.7 13.2 12.5 9.9 10.9 12.0 14.1

Sweden 19.5 18.1 17.0 16.6 19.3 23.3 24.7 21.7 21.7 24.0 24.3

자료 : OECD(n.d.-a; -b; -c).

<표 1> 북유럽 주요 국가 거시경제 지표 (2015-2025년)

(단위 : %)

3.2 스웨덴 사례

스웨덴에서 생성형 AI가 청년 고용에 미친 영향을 직접 분석한 대표적 연

구는 Lodefalk et al.(2026)이다. 이 연구는 2020∼2026년 스웨덴 최대 공공 

구인 플랫폼 Platsbanken의 구인공고 460만 건과 고용주-노동자를 연결한 월

별 행정자료를 활용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에

서 22∼25세 청년의 고용은 비교집단 대비 약 5.5% 줄어든 반면, 같은 직업

군에서 50세 이상의 고용은 오히려 약 1.3% 늘었다. 즉 생성형 AI의 초기 효

과는 기존 노동자를 대규모로 해고하는 형태가 아니라, 연령별 고용 구성을 

바꾸는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초기 경력 노동자의 진입 기회가 줄어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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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연령별 비대칭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기존 재직자는 조

직 내 경험, 기업 특수 숙련, 고용보호, 노조 대표성, 직무 전환 기회를 통해 

AI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되지만, 청년 신규 진입자는 아직 기업 안으로 들

어오지 못했거나 경력 초기에 있기 때문에 기업이 AI로 초급 업무를 대체하

거나 재배치할 때 가장 먼저 채용 축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스웨덴의 결과를 AI의 순수한 인과효과로 단순화할 수는 없다. 

Lodefalk et al.(2026)도 전체 구인공고 감소가 AI보다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에 더 가깝다고 분명히 지적한다. 하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스웨덴 사례는 

본 연구에 더 중요하다. AI는 전체 고용 규모를 단독으로 급격히 줄이기보다 

경기 둔화 속에서 기업이 “누구의 채용을 줄이고 누구를 유지할지”를 다시 

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AI는 거시경제 충격과 

동떨어진 별개의 충격이 아니라 기존의 노동시장 불평등과 결합해 특정 집단

에 부담을 몰아주는 매개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스웨덴 사례의 핵심은 “AI가 곧 대규모 실업을 부른다”가 아니

라 오히려 “AI 확산이 전체 고용을 크게 줄이지 않고도 청년 신규 진입자의 

고용 기회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유럽 노동시장 모델이 마

주한 새로운 도전을 보여준다. 즉, 내재적 유연화를 바탕으로 한 북유럽 모델

에서도 아직 안정적인 고용 이력이 없는 청년은 이러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3.3 핀란드 사례

핀란드 사례 연구는 스웨덴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Kauhanen & 

Rouvinen(2026)은 Statistics Finland의 소득등록자료(Incomes Register)를 활용

해 생성형 AI 노출이 핀란드 청년의 고용과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이 자료는 2019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의 임금⋅연금⋅급여 정보를 담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직업별 AI 노출도와 연령별 고용⋅

임금 변화를 비교했다. 분석 방식은 Brynjolfsson et al.(2025)의 미국 연구를 

핀란드 자료로 재현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 연구의 핵심 결과는 핀란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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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생성형 AI 노출이 청년의 고용이나 임금에 체계적인 부정적 영향

을 미쳤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초기 경력 집단의 고용 비중

이 다소 줄긴 했지만, 이는 AI 노출 수준에 따른 차이라기보다 인구구조와 

경력단계별 구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임금에서도 AI 노출 수준

에 따른 지속적 격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점에서 핀란드는 AI 확산에 따

른 청년 고용 감소가 관찰된 스웨덴 및 미국의 분석 결과와 구별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만으로 핀란드에서 AI 확산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첫째, 핀란드는 장기 경기 침체와 채용시장 

위축을 겪고 있다. Statistics Finland(2026)에 따르면 2025년 핀란드의 구인 

규모는 2024년보다 22% 감소했으며, 2022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

다. 이처럼 신규 채용 자체가 이미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는 AI가 청년 고용

에 미치는 추가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기 어려울 수 있다. 즉 

핀란드에서 AI 효과가 관찰되지 않는 것은 영향이 없기 때문이라기보다, 노

동시장 진입 기회가 이미 낮아진 상태에서 추가 효과가 바닥 효과(floor 

effect)에 가려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핀란드 기업들이 생성형 AI

를 활용한 인력 재편을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AI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더라도, 기술 도입이 곧바로 고용 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

니다. 그 효과는 단기적 인력 축소보다 중장기적인 신규 채용 감소, 초급 직

무 축소, 노동시장 진입 경로의 변화로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다.

핀란드 사례는 AI의 노동시장 효과가 부재함을 입증한다기보다 그 영향이 

경기 침체와 전반적인 채용 위축 등 다른 요인과 중첩되어 아직 명확하게 식

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스웨덴 사례가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에서 연령

별 고용 변화가 이미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면, 핀란드에서도 AI가 신규 

채용과 초급 직무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으나 장기화된 경기 부진, 

이미 축소된 채용 규모, 기업의 기술 도입과 인력 재편 사이의 시차로 인해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두 사례를 

함께 보면, AI 확산의 노동시장 효과는 모든 국가에서 즉각적이고 동일한 형

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 경기 상황과 기술 도입 단계, 기업의 인

력 조정 방식, 제도적 조건에 따라 그 시점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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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다.

4. 단체교섭 제도의 변화와 내부자-외부자 보호 

비대칭

내부자-외부자 이론에서 단체교섭의 구조는 외부자 보호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교섭이 산업이나 기업 단위로 분권화될수록 협상은 이미 고용

된 내부자의 임금과 고용조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쉽고, 아직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지 못한 외부자의 이해는 협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진

다(Rueda, 2005, 2007). 반대로 북유럽 모델에서는 전국 단위의 중앙집중적⋅

포괄적 단체교섭이 외부자 보호 기능을 일정 부분 수행해 왔다(Thelen, 

2014). 넓은 단체협약 적용 범위는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에게도 최저 기

준을 제공했고, 연대임금정책은 직종 간 임금 격차를 줄여 노동시장 이원화

를 억제했다. 즉 교섭의 중앙집중성과 포괄성이 높을수록, 단체교섭은 내부

자뿐 아니라 외부자까지 제도 안으로 포괄할 수 있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스웨덴과 핀란드가 1990년대 이후 경험한 단체교섭의 

분권화는 외부자 보호 기능의 약화와 연결된다. 다만 두 나라가 분권화에 이

른 시점과 경로는 달랐다. 아래에서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사례를 차례로 검

토하고, 이러한 변화가 AI 확산 시대 청년 신규 진입자 보호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살펴본다.

4.1 스웨덴 단체교섭 제도 변화 : 중앙교섭에서 산업별 

조정으로

스웨덴 노동시장 모델의 핵심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국가가 직접 정하기보

다, 강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규율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전통은 1938년 노동조합총연맹(LO)과 사용자단체연맹(SA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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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한 Saltsjöbaden 협약을 계기로 제도화되었다. 이 협약은 노사가 임금과 

노동조건을 집합적으로 결정하고, 국가는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제공

하는 방식의 자율적 노사관계를 확립했다(Kjellberg, 2019).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웨덴의 단체교섭은 점차 중앙집중적 형태로 발전

했다. 특히 1950년대 이후 LO와 SAF 사이의 전국 단위 교섭은 스웨덴 임금

결정 체제의 중심이 되었다(Kjellberg, 2019). 이 중앙교섭은 단순히 임금 인

상률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른바 Rehn-Meidner 모델과 연대임

금정책(solidaristic wage policy)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였다(Erixon, 2010). 

연대임금정책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가깝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고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동시에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낮은 임금에 의존해 생존하

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노동자가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이동하도록 유도

했다. 따라서 중앙집중적 단체교섭은 임금 불평등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며, 산업 구조조정과 완전고용 정책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Erixon, 2010).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스웨덴의 중앙교섭은 노동시장 내부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 포괄적인 임금 기준을 통해 저임금⋅저숙련 노동자의 임금

을 보호하고, 산업 간 임금경쟁을 억제하며,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 질서를 조

정하는 장치였다. 즉 중앙집중적 단체교섭은 외부집단이 노동시장 주변부에 

고착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제도적 완충 장치로 작동했다.

그러나 스웨덴의 단체교섭 분권화는 비교적 일찍, 그리고 점진적으로 진행

되었다. 1980년대 초 금속⋅엔지니어링 산업의 사용자들이 중앙교섭에서 벗

어나 산업별 협상을 추진하기 시작했고(Thörnqvist, 1999), 1990년 스웨덴 사

용자단체연맹(Svenska Arbetsgivareföreningen, SAF)이 중앙 교섭 부서를 폐쇄

하고 전면적인 분권화를 선언하면서 중앙집중 교섭 체제는 사실상 막을 내렸

다(Kjellberg, 2019). 이는 사용자들이 중앙교섭의 임금 압축 효과와 산업 간 

재분배 기능에 점차 불만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스웨덴의 분권화는 무질서한 해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제조업 노조

들이 공동 전선을 형성해 대응했고, 국가 개입의 위협 속에서 노사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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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조정에 합의했다. 그 결과 1997년 산업협약(Industriavtalet)이 체결되

었다. 이 협약은 수출 제조업 부문이 임금 인상의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다

른 부문이 이를 따르는 조정된 산업별 교섭 체제를 확립했다. 산업협약은 임

금교섭이 산업의 국제경쟁력, 인플레이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기존 협약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교섭을 시작하도록 절

차를 제도화했다(Industrirådet, 2023). 이 때문에 스웨덴의 변화는 흔히 ‘조직

된 분권화’로 이해된다. 즉 교섭 단위는 전국 단위에서 산업별 수준으로 내려

갔지만, 수출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임금 조정 기능은 유지되었다

(Kjellberg, 2019).

최근에는 고용보호 제도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스웨덴 고용보호

법(Lagen om anställningsskydd, LAS)의 핵심 중 하나는 정리해고 시 나중에 

입사한 사람을 먼저 내보내는 연공서열 기반의 ‘후입선출’(last in, first out; 

LIFO) 원칙이다. 2019년 1월 정당 간 합의(Januariavtalet)를 계기로 LAS 개정

이 추진되었고,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정리해고 시 사용자가 핵

심 인력으로 지정해 LIFO 순서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인원을 확대했다. 이전에

는 직원 10인 이하 기업만 2명을 예외로 둘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최대 3명을 예외로 둘 수 있게 되었다(Government Bill 

2021/22:176). 다만 이 개정은 해고 사유 기준 완화와 예외 인원 확대라는 부

분적 조정에 그쳤고, LIFO라는 기본 구조 자체는 유지되었다(SULF, 2022).

4.2 핀란드 단체교섭 제도 변화 : 2000년대 급격한 해체

핀란드의 단체교섭 제도는 스웨덴과 유사하게 강한 노동조합과 높은 단

체협약 적용률을 기반으로 하지만, 중앙집중적 조정의 방식은 상당히 달랐

다. 스웨덴이 주로 노사 자율에 기초한 중앙교섭 전통을 발전시켰다면, 핀란

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삼자주의적 소득정책협약(tulopoliittinen 

kokonaisratkaisu, TUPO)을 통해 임금, 세금, 사회정책을 함께 조정해 왔다. 

핀란드에서 중앙집중적 단체교섭의 출발점은 1968년 체결된 첫 소득정책협

약인 ‘Liinamaa I’로 평가된다(Eurofound, 2008). 이후 소득정책협약은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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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안 핀란드 노동시장 모델의 핵심 제도로 기능했다(Jonker-Hoffrén, 2019).

핀란드의 소득정책협약은 단순한 임금협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용자단

체, 노동조합, 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임금 인상률뿐 아니라 세금, 물가, 사회

보장, 고용정책까지 포괄적으로 조정하는 정치적 교환의 장이었다(Uusitalo, 

1984). 중앙 수준에서 임금 인상의 범위가 정해지면 산업별 노사가 그 틀 안

에서 구체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임금 억제나 노사 합의를 유도

하기 위해 세제 혜택, 사회보장 개선, 고용정책 조치 등을 제공했다. 따라서 

핀란드의 중앙집중적 단체교섭은 임금 조정, 인플레이션 억제, 경제 경쟁력 

유지, 복지국가 발전을 연결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였다.

이러한 구조는 외부집단 보호에도 일정한 의미를 가졌다. 중앙 수준의 소

득정책협약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이해관계를 넘어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 

질서를 조정했고, 사회정책 패키지를 통해 실업, 사회보장, 노동조건 개선을 

함께 다루었다. 또한 핀란드의 단체협약은 일반적 구속력(yleissitovuus)을 통

해 협약 당사자가 아닌 사용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직률이 낮

거나 교섭력이 약한 노동자도 일정한 최저 기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핀란드의 중앙집중적 교섭은 노동시장 이원화를 억제하는 중요

한 장치로 기능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 핀란드의 경로는 스웨덴과 대조적이었다. 스웨덴이 

1990년대에 이미 중앙교섭에서 산업별 조정 체제로 전환한 것과 달리, 핀란

드의 중앙집중적 소득정책협약은 2000년대까지 끈질기게 유지되었다. 이후 

2000년대 후반 들어 핀란드에서도 중앙집중적 단체교섭의 해체가 시작되었

다. 2007년 핀란드경영자연맹(Elinkeinoelämän keskusliitto, EK)이 중앙교섭을 

거부하며 산업별⋅기업별 교섭 확대를 주장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1년 다시 교섭 테이블로 복귀했다(Eurofound, 2008; Jonker-Hoffrén, 2019). 

결정적 전환은 2016년에 이루어졌다. EK가 내부 규약을 바꾸어 회원사를 대

표해 중앙 차원의 임금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면서 중앙교섭 체제는 사

실상 영구적으로 종료되었다(Kauhanen, 2024).

같은 해 체결된 경쟁력 협약(Kilpailukykysopimus, 통칭 Kiky)은 이 전환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Sipilä 정부는 핀란드의 비용 경쟁력 회복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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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으로 노동법 개정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고, 노조는 더 강한 입법 개입을 

피하기 위해 협약을 수용해야 했다. 그 결과 Kiky 협약에는 임금 동결, 연간 

근로시간 약 24시간 연장, 사회보장 부담의 일부를 사용자에서 노동자로 이

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Kauhanen, 2024). 이는 전통적 조합주의(corporatism)

에 기반한 사회적 타협이라기보다 정부의 입법 위협 속에서 이루어진 방어적 

합의에 가까웠다.

Kiky 협약은 중앙 수준에서 체결되었지만, 역설적으로 핀란드 중앙교섭 

체제의 지속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는 전국적 합의가 노동시장 조

정을 포괄적으로 이끄는 마지막 주요 사례 중 하나였으며 이후 교섭 구조는 

산업별 수준으로 빠르게 이동하였다. 사용자단체가 중앙교섭의 해체와 산업

별⋅기업별 교섭의 확대를 강하게 요구한 가운데 정부도 입법 압박을 통해 

이러한 전환을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2017년 이후 핀란드의 교섭은 중앙협약 

없이 산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시에 수출 제조업이 임금 기준을 선도하

고 다른 부문이 이를 따르는 패턴 교섭이 사실상 표준화되었다. 그러나 스웨

덴이 1997년 산업협약이라는 공식적 조정 장치를 통해 산업별 교섭을 제도

화한 것과 달리, 핀란드의 전환은 그러한 안정적 조정 틀 없이 더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이 점에서 핀란드의 분권화는 ‘조직된 분권화’라기보다 중앙집

중적 조합주의의 뒤늦은 해체에 가깝다.

4.3 단체교섭 제도 변화와 내부자-외부자 비대칭 심화 

가능성

스웨덴과 핀란드은 모두 강한 노동조합과 포괄적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시

장 전체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조정해 왔지만, 중앙집중적 교섭의 약화 이후 

외부집단의 이해를 전국적 수준에서 대표하고 조정하는 능력은 제한되었다. 

산업별 또는 기업별 교섭이 강화될수록 교섭의 중심은 특정 산업의 경쟁력, 

해당 부문의 임금 인상률, 기존 노동자의 노동조건으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

서 신규 채용 규모, 초급 직무 형성, 교육에서 고용으로의 이행과 같은 문제

는 교섭의 주변부에 놓이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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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단체교섭 구조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다. 한편으로 스웨덴은 여

전히 높은 단체협약 적용률과 산업별 조정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한편

으로 이러한 제도적 자원은 주로 이미 고용된 내부자의 임금과 고용 조건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쉽다. 기업이 AI를 도입하여 초급 직무 수요를 

줄일 경우, 노조는 기존 조합원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우선 방어할 가능성

이 높고,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의 채용 감소에 대해서는 직접

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 따라서 스웨덴의 경우 AI 충격은 기존 내부자의 고

용을 즉각적으로 위협하기보다, 청년 신규 진입자의 고용 기회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외부화될 수 있다.

핀란드의 문제는 특히 중앙집중적 조합주의의 해체가 상대적으로 급격하

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스웨덴은 산업협약을 통해 분권화 이후

에도 일정한 조정 틀을 유지했지만, 핀란드는 중앙교섭 종료 이후 산업별 교

섭과 수출부문 주도의 패턴 교섭으로 이동하면서도, 청년 신규 진입자나 실

업자 보호를 체계적으로 논의할 전국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 여

기에 장기 경기 침체로 신규 채용이 이미 위축된 상황이 더해지면, AI의 독

립적 효과를 식별하기도 어렵고, 이에 대응할 집합적 교섭력도 작동하기 어

렵다. 즉, 핀란드에서는 중앙교섭의 부재가 AI 확산 시대 외부집단 보호의 제

도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스웨덴과 핀란드의 단체교섭 변화는 북유럽 모델의 제도적 자

원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더라도 그것이 내부자와 외부자의 노동시장 

위험을 동일하게 포착하고 대표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AI 전환기 단체

교섭의 핵심 쟁점은 단체협약의 적용률이 높은가 낮은가에만 있지 않다. 보

다 중요한 문제는 채용, 초급 직무, 노동시장 진입과 관련된 위험이 집합적 

교섭의 의제로 포착될 수 있는가이다. 이러한 집합적 대표성의 격차는 

ALMP와 실업소득보장 제도에서 나타나는 훈련 기회 및 수급자격의 격차와 

결합하면서 북유럽 노동시장 모델의 외부자 보호 역량을 재검토하게 하는 핵

심적인 제도적 경로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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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변화와 내부자-외부자 

보호 비대칭

ALMP는 북유럽 모델에서 외부자를 노동시장 안으로 다시 연결하는 핵심 

장치였다. 단체교섭이 주로 이미 고용된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호한

다면, ALMP는 실업자나 노동시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재훈련, 직업 알선, 

전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스웨덴과 핀란드의 ALMP는 최근 그 무게중심이 외부자의 ‘진입 지원’에서 

내부자의 ‘재직 중 역량 강화’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AI⋅디지털 전환에 대

응하는 재훈련 자원이 이미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에게 집중되면서 ALMP는 

외부자를 포괄하기보다 내부자-외부자 비대칭을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변화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관점에서 아래에서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ALMP 변화 과정을 차례로 검

토하고, 두 국가의 ALMP가 과거의 포괄적인 실업자 재진입 지원에서 활성

화, 성인 전환훈련, 지역⋅시장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

지를 살펴본다.

5.1 스웨덴 ALMP 변화 : Rehn-Meidner 모델에서 활성화와 

전환 지원으로

스웨덴의 ALMP는 북유럽 노동시장 모델의 핵심 제도 중 하나로 발전해 

왔다. ALMP는 단순히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정책이 아니라, 실업자

를 재훈련하고, 직업 이동을 지원하며, 노동자가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이

동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였다. 이러한 스웨덴 ALMP의 원형은 1950

∼1960년대에 발전한 Rehn-Meidner 모델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모델은 긴축

적 거시경제정책, 연대임금정책, ALMP를 결합하여 인플레이션 억제, 완전고

용, 임금평등, 산업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구했다(Erixon, 2010).

연대임금정책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고 고임금 부문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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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임금격차를 줄였다. 동시에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낮은 

임금에 의존해 생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실업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는 직업훈련, 직업 알선, 이동 지원, 고용 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자를 다시 고용으로 연결했다. 따라서 스웨덴 ALMP는 

단순한 실업 대책이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부자가 노동시장 밖

에 장기적으로 머무르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완충 장치였다.

이러한 구조는 1980∼1990년대를 거치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 억

제를 위한 거시경제정책과 중앙집중적 임금조정이 약화되면서 Rehn-Meidner 

모델의 전제가 약해졌고, 1990년대 초 경제위기는 대량 실업을 초래했다. 스

웨덴 정부는 대규모 ALMP를 활용해 개방 실업을 억제하려 했지만, 정책 효

과에 대해서는 비판적 평가가 제기되었다. Calmfors et al.(2002)은 1990년대 

스웨덴 ALMP가 개방 실업을 줄이는 데는 일정한 역할을 했으나, 정규 고용

을 늘리는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일부 프로그램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갱신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평가했다. 이 시기 이후 스웨덴 ALMP는 과거

의 대규모 재훈련⋅재배치 중심 모델에서 점차 더 선별적이고 조건부적인 활

성화(activation) 모델로 이동했다(Kantová & Arltová, 2020).

2000년대 이후 스웨덴 ALMP의 성격은 더욱 분명하게 변화했다. 정책의 

초점은 실업자에게 광범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에서, 구직활동을 강화

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구직 의무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공공고용서

비스인 Arbetsförmedlingen은 여전히 노동시장정책의 핵심 집행기관이지만 

민간⋅비영리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도 확대되었다(OECD, 2025c). 이는 정책 

전달체계의 다원화와 시장화를 의미하며, ALMP가 과거처럼 국가가 외부자

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직접 보장하는 장치로 작동하기보다 개인의 구직활동

과 고용가능성 제고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최근의 중요한 변화는 AI⋅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재훈련 정책에서 나타

난다. 대표적인 제도가 2022년 도입된 전환 패키지(omställningspaketet)와 그 

핵심 수단인 전환학업지원금(omställningsstudiestöd)이다. 전환학업지원금은 

노동자가 직업 전환이나 기존 직무 내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받을 때 소득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스웨덴 학업지원청(Centrala studiestödsnäm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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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N)의 자격요건에 따르면 이 지원은 원칙적으로 27세부터 62세까지의 성인

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기간 이상의 과거 근무 이력을 요구한다(CSN, n.d.). 

즉 이 제도는 명시적으로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상당한 고용 이력을 축

적한 성인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설계는 AI 확산 시대 내부자-외부자 비대칭과 직접 연결된다. 전환

학업지원금은 기존 재직자나 노동시장 경험이 충분한 성인이 AI⋅디지털 전

환에 맞춰 직무를 전환하거나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중

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아직 첫 일자리를 얻지 못했거나 안정적인 고용 이력

을 갖지 못한 청년 신규 진입자는 이 제도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AI⋅디지털 전환 대응 재훈련의 핵심 자원은 노동시장 내부자에

게 우선적으로 제공되고, 신규 진입자는 그 보호 범위 밖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고등직업교육(yrkeshögskola; higher vocational education)과 유연형 고등직

업교육 프로그램(YH-flex; yrkeshögskolan-flex) 역시 유사한 방향성을 갖는다. 

스웨덴의 고등직업교육은 노동시장 수요에 맞춘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하며, 

YH-flex는 기존 직업 경험과 학습을 인정하여 고등직업교육 과정

(yrkeshögskoleutbildning)의 일부를 면제하고 개인별 보완 교육을 통해 학위 

취득 기간을 단축하도록 설계된 경로이다(Cedefop, 2021). 이러한 제도는 노

동시장 전환과 숙련 재구성에 유용하지만, 주된 수혜자는 이미 일정한 직업 

경험이나 인정 가능한 숙련을 가진 성인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규 진입

자보다는 경력 전환을 원하는 내부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물론 청년을 겨냥한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스웨덴의 청년보장, 즉 청년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Job Guarantee for Young People)은 25세 미만 실업 청

년에게 구직 지원, 직업훈련, 인턴십, 학업⋅진로 상담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

램이다(Arbetsförmedlingen, n.d.). 이 제도는 청년 실업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

고 조기 개입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청년보장은 일반적인 구직 지원과 단기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에 가깝고, AI 

확산으로 초급 직무가 줄어드는 상황에 맞추어 특별히 설계된 제도라고 보기

는 어렵다. 더구나 2024년 예산에서 스웨덴 정부는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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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에 대한 지출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ALMP의 적극적 재진입 

지원 기능이 더욱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23).

5.2 핀란드 ALMP 변화 : 중앙집중적 공공고용서비스에서 

지방 분권화로

핀란드의 ALMP는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북유럽 노동시장 모델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지만, 그 역사적 위상과 제도적 규모는 다소 다르다. 스웨덴이 

Rehn-Meidner 모델을 통해 ALMP를 산업 구조조정과 완전고용 전략의 핵심 

장치로 발전시켰다면, 핀란드는 상대적으로 더 중앙집중적인 공공고용서비스 

체계 안에서 직업 알선, 노동시장훈련, 임금보조, 실업자 활성화 조치를 운영

해 왔다. 핀란드의 ALMP 지출은 다른 북유럽 국가들보다 낮은 편이지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OECD(2023b)는 핀란드가 

ALMP에 OECD 평균의 약 두 배 수준을 지출하며, 특히 구직자 훈련과 노동

시장 전환 지원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 왔다고 평가한다.

핀란드 ALMP의 역사적 변화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의 대량 실업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경제위기 이후 실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핀란드에서는 실

업자의 재고용과 장기실업 방지가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었다. 이후 2000년

대와 2010년대를 거치며 정책의 초점은 단순한 소득보장보다 구직활동, 훈련 

참여, 고용가능성 제고를 강조하는 활성화 방향으로 이동했다. 노동시장훈련, 

임금보조, 자발적 직업훈련 지원, 구직계획 수립 등이 ALMP의 주요 수단으

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제도들은 실업자가 노동시장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재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했다.

2024년까지 핀란드의 공공고용서비스는 고용경제부(Työ- ja elinkeinoministeriö) 

산하 TE-Office를 중심으로 중앙집중적으로 운영되었다. TE-Office는 전국에

서 직업 알선, 구직 상담, 노동시장훈련, 실업 지원, 고용주 서비스 등을 제공

했다. 이 체계의 장점은 전국적 기준과 중앙정부의 책임 아래 비교적 통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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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 노동시장 특성

과 지방정부의 복지⋅교육 서비스와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

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5년 1월부터 핀란드의 공공고용서비스는 대

대적으로 지방이양되었다. 개혁 이후 TE 사무소의 기능은 45개 고용지역

(työllisyysalueet)과 지방자치단체(kunnat, municipalities)로 이전되었고, 약 

4,400명의 중앙정부 직원이 지방정부로 재배치되었다(Finnish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Employment, 2024). 핀란드 정부에 따르면 이 개혁의 

목적은 고용서비스를 주민과 기업에 더 가까이 제공하고, 지역의 교육⋅복지

⋅산업정책과 고용서비스를 더 긴밀하게 연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확대할 수 있고, 특히 청년 신규 진입자, 장기

실업자, 저숙련 노동자처럼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집단에게 통합적인 서비

스 지원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핀란드는 2021년 교육문화부(Opetus- ja 

kulttuuriministeriö)와 고용경제부가 공동으로 평생학습⋅고용서비스센터

(Service Centre for Continuous Learning and Employment, JOTPA)를 설립했

다. JOTPA는 노동시장 수요와 숙련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인 대

상 단기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기관이다(JOTPA, n.d.). 이 기관은 취업자뿐 

아니라 노동시장 밖에 있는 성인도 포괄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제도의 기

본 논리는 현재 노동시장 수요에 필요한 숙련을 빠르게 공급하는 데 있다. 

따라서 실제 운영에서는 이미 일정한 교육⋅직업 경험을 갖추고 단기 재훈련

을 통해 직무 전환이 가능한 성인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반면 아직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 재훈련만이 아니라 첫 일

자리 경험, 직무 탐색, 기초 숙련 형성, 교육에서 고용으로의 전환 지원이므

로 JOTPA가 초점을 맞춘 평생학습과 재훈련 중심의 프로그램들은 청년 신

규 진입자의 문제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핀란드의 청년 대상 제도로는 청년보장(Nuorisotakuu)과 Ohjaamo센터가 

있다. 핀란드 청년보장은 25세 미만 청년과 30세 미만 신규 졸업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취업, 교육, 훈련, 실습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hjaamo센터는 이러한 청년보장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대표적 제도로, 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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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청년에게 고용, 교육, 복지, 주거, 건강 관련 상담과 지원을 한곳에서 제

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모델이다(OECD, 2024b). Ohjaamo센터는 여러 행정기

관과 서비스 제공자를 한 공간 또는 네트워크 안에 묶어 청년이 복합적인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EU 내 모범 사례로 평가되어 왔다

(European Social Fund Plus, 2022). 그러나 청년보장과 Ohjaamo센터 역시 AI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조건에 맞추어 충분히 재설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 제도는 청년 실업과 교육⋅고용 전환의 일반적 어려움에 대응

하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AI 확산으로 초급 직무가 줄어들고 신규 채용 경로

가 재편되는 상황에 특화된 대응은 아직 제한적이다. 특히 청년 신규 진입자

는 단순한 구직 상담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5.3 ALMP 변화와 내부자-외부자 비대칭 심화 가능성

스웨덴과 핀란드의 ALMP 변화는 서로 다른 역사적 경로를 보이지만, AI 

확산 시대 외부집단 보호라는 관점에서는 공통된 함의를 갖는다. 두 나라 모

두 과거에는 ALMP를 통해 실업자와 취약집단을 노동시장 내부로 다시 연결

하려 했다. 스웨덴에서는 Rehn-Meidner 모델 아래 ALMP가 구조조정과 완전

고용을 연결하는 핵심 장치였고, 핀란드에서는 중앙집중적 공공고용서비스가 

노동시장훈련과 직업 알선을 통해 실업자의 재진입을 지원했다. 따라서 두 

나라의 ALMP는 단순한 고용서비스가 아니라 노동시장 외부자를 내부로 끌

어들이는 제도적 완충 장치였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는 이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ALMP가 

대규모 재훈련과 재배치 중심에서 활성화, 구직 의무, 민간 제공자 활용, 성

인 전환 지원 중심으로 이동했다. 핀란드에서는 중앙집중적 TE-Office가 지

방자치단체와 고용지역으로 이양되면서 지역 간 서비스 격차와 정책 파편화

의 가능성이 커졌다. 두 경우 모두 ALMP가 과거처럼 국가가 외부자의 노동

시장 재진입을 직접 보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보다 개인의 고용가능성 제

고와 지역⋅시장 기반 서비스 제공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AI⋅디지털 전환 대응 재훈련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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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전환학업지원금은 일정한 연령과 고용 이력을 전제로 하며, 핀란드

의 JOTPA 역시 노동시장 수요에 맞춘 성인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둔다. 두 제

도 모두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지만, 주된 

수혜자는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성인, 특히 일정한 경력과 직무 경험을 가

진 내부자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청년 신규 진입자는 첫 고용 이력과 직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훈련 제도의 중심 대상이 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스웨덴과 핀란드의 ALMP는 여전히 강한 제도적 기반을 유지

하면서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 지원 제도를 발전시켜 고용 

이력을 갖춘 노동자의 직업 이동과 숙련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내재적 유연화의 중심이 실업자의 포괄적인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에서 

경력 노동자의 지속적인 숙련 개발과 직업 전환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격차를 완화하기보다 재생

산할 위험도 내포한다. 활성화 패러다임의 강화, 서비스 전달체계의 민영화

와 지방이양, 그리고 재훈련 자원의 경력 노동자 중심 배분이 결합하면서 외

부자를 노동시장 내부로 포괄해 온 ALMP의 전통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 확산이 신규 채용과 초급 직무의 축소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제약한다면 현재의 ALMP 체계는 고용 이력과 직업 

경험이 부족한 신규 진입자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6. 실업급여 제도의 변화와 내부자-외부자 보호 

비대칭

스웨덴과 핀란드는 오랫동안 겐트시스템(Ghent system)에 기초해 실업보

험을 운영해 왔다. 겐트 시스템은 국가가 실업보험을 직접 일원적으로 운영

하기보다 노조와 긴밀하게 연계된 실업기금이 소득비례 실업급여를 관리하

고,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기금에 가입하는 제도이다. 이 구조에서 실업보험 

가입은 노조 가입의 중요한 유인으로 작동했고, 높은 노조 조직률과 단체교

섭의 포괄성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겐트시스템은 동시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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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실업기금에 가입하고 충분한 고용 이력을 갖춘 노동

자는 소득비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고용 

이력이 부족한 사람은 정액의 기초실업급여나 실업부조에 의존해야 한다. 따

라서 실업소득보장의 수준은 실업 위험 자체만이 아니라 실업기금 가입 여부

와 과거 고용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이 관점에서 보면 실업급여 제도는 AI 확산 시대 내부자-외부자 비대칭과 

직접 연결된다. 아래에서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실업소득보장 제도가 고용 이

력, 실업기금 가입, 노조 또는 직업 기반 보완보험 접근성을 기준으로 보호 

수준을 어떻게 차등화해 왔는지를 검토한다.

6.1 스웨덴 실업소득보장 제도 변화 : 겐트시스템의 

보장성 약화

스웨덴 실업소득보장 제도의 핵심은 자발적 실업보험과 국가 재정 지원이 

결합된 겐트 시스템이다. 스웨덴의 실업보험은 20세기 초 노동조합이 운영하

던 실업기금에서 출발했으며 1930년대 이후 국가가 이를 보조하면서 제도화

되었다. 전후 시기 스웨덴의 실업보험은 강한 노동조합, 높은 단체협약 적용

률, ALMP와 결합하여 북유럽 노동시장 모델의 핵심 제도로 발전했다. 이 제

도는 단순한 소득보장 장치가 아니라 노동자가 실업 위험에 대비해 노조와 

실업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높은 노조 조직률과 집합적 교

섭력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었다(Clasen & Viebrock, 2008; Kjellberg, 2011).

스웨덴의 실업기금은 보통 특정 산업이나 직종과 연결되어 있으며, 실업기

금(a-kassa)에 가입한 사람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비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비례급여는 이전 임금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지만 상한액이 적

용된다. 실업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나 소득비례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보다 낮은 수준의 기초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Alfa-kassan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Alfa-kassan은 특정 노조나 직종에 한

정되지 않고, 비가입자를 포함한 실업자에게 기초급여를 지급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IAF, n.d.; Sveriges a-kassor,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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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제도 변화로 인해 스웨덴에서 겐트 시스템의 노조 가입 유인 

효과는 1990년대 이후 점차 약화되었다. 첫째, 실업보험의 관대성이 장기적

으로 낮아졌다. 실업급여 상한액이 임금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중

간소득자와 고소득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하락했고, 그 결과 공적 실업보험

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Lindellee(2021)는 이를 공적 급여, 노조 기반 보완보

험, 민간보험이 결합되는 실업소득보장 제도의 다층화로 설명한다. 둘째, 

2007∼2008년 Reinfeldt 우파 연립정부의 개편은 이러한 약화를 가속화했다. 

정부는 실업기금 기여금을 대폭 인상하고, 특히 실업률이 높은 기금의 부담

을 더 크게 높였으며, 노조비와 실업기금 기여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도 폐지

했다. 그 결과 노조와 실업기금에 함께 가입하는 비용이 증가했고, 실업보험 

가입과 노조 가입이 동시에 약화되었다(Kjellberg, 2011). 셋째, 공적 실업보

험의 소득대체율 하락은 보완보험의 확대를 낳았다. 화이트칼라 및 전문직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보완적 소득보험을 제공하며 공적 보장의 약화에 

대응했다(Lindellee & Berglund, 2022). 그러나 이러한 보완보험은 대체로 노

조 가입이나 안정적 고용 이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저임금⋅비정규⋅청년 

노동자에게는 접근성이 낮다.

결국 스웨덴 실업소득보장 제도의 변화는 두 방향으로 내부자-외부자 비

대칭을 강화한다. 하나는 실업기금 가입 비용 증가와 수급 조건 강화가 취약

한 외부집단의 실업보험 접근성을 낮추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공적 실

업보험의 소득대체율 하락을 보완하는 새로운 보호 장치가 주로 노조 조합

원, 특히 안정적 고용 이력을 가진 내부자에게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스웨덴의 실업소득보장 제도는 여전히 중요한 안전망이지만, 그 보호의 두께

는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에서 점차 달라지고 있다. AI 확산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초급 직무를 감소시킨다면, 청년은 충분한 고용 이력을 쌓기 

전에 구직 장기화나 불안정 고용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스웨덴

의 소득비례급여와 보완보험은 일정한 고용 이력, 실업기금 가입, 노조 가입 

또는 안정적 직업 경로를 전제로 한다.



인공지능(AI) 확산 시대 북유럽 노동시장 모델의 재검토  29

6.2 핀란드 실업소득보장 제도 변화 : 겐트시스템 개편과 

기본실업급여 삭감

핀란드의 실업소득보장 제도 역시 겐트 시스템에 기초해 발전해 왔다. 핀

란드에서는 실업기금(työttömyyskassa)에 가입한 노동자가 근로요건을 충족

하면 소득비례 실업급여(ansiopäiväraha)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기금에 가입하

지 않았거나 소득비례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사회보험청

(Kansaneläkelaitos, Kela)이 지급하는 기본실업급여(peruspäiväraha) 또는 노동

시장급여(työmarkkinatuki)를 받을 수 있었다.2) 이 구조에서 소득비례급여는 

실업기금 가입을 전제로 하며 실업기금은 역사적으로 노조와 밀접하게 연결

되어 있었다. 따라서 핀란드에서도 실업보험 가입은 오랫동안 노조 가입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적 유인으로 작동했다. 전후 시기부터 1990년대 초반까

지 핀란드의 노조 조직률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

앙집중적 단체교섭과 함께 겐트 시스템이 있었다. 실업보험은 단순히 개인의 

실업 위험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집합적 교섭력을 

지탱하는 제도적 기반이었다(Böckerman & Uusitalo, 2006; Shin & Böckerman, 

2019).

그러나 핀란드의 겐트시스템은 1990년대 초반 이후 크게 변화했다. 결정

적 계기는 노조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는 독립 실업기금의 등장이다. 1992

년 설립된 YTK(Yleinen työttömyyskassa; General Unemployment Fund)는 노

조에 가입하지 않아도 소득비례 실업보험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했

다. 이 변화는 실업보험과 노조 가입 사이의 연결을 약화시켰다. Böckerman 

& Uusitalo(2006)는 독립 실업기금의 등장이 핀란드 노조 조직률 하락의 핵

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후 핀란드에서는 실업보험에는 가입하지만 노조

에는 가입하지 않는 선택이 확산되었고, 이는 겐트 시스템의 노조 조직화 효

과를 약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불안정 노동자와 관련해 중요하다. 

Shin & Böckerman(2019)은 핀란드 자료를 이용해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자, 

 2) 2026년 5월부터 기본실업급여와 노동시장급여는 일반사회보장급여(yleistuki)로 통

합하여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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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숙련 서비스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가 노조 연계 실업기금보다 독립 실

업기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였다. 이는 핀란드의 겐트 시스템

이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소득비례 실업보험을 제공하지만, 그 제도적 효과가 

과거와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실업보험은 계속 유지되지만, 그것이 노동조합 

가입과 집합적 대표로 이어지는 힘은 약해진 것이다.

최근 핀란드 실업소득보장 제도의 주요 변화는 2023년 Orpo 정부 출범 이

후 추진된 급여 삭감과 수급 요건 강화이다. 2024년부터 실업급여 대기 기간

은 5일에서 7일로 늘어났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월 300유로 보호소득 공제액

이 폐지되었다. 이는 시간제 취업이나 단시간 노동을 병행하는 실업자의 급

여 수준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진다(Kela, 2023).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24년 

9월 시행된 근로요건 강화이다. 소득비례급여와 기본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고용 이력은 기존 약 6개월, 즉 26주에서 12개월로 늘어났고, 근로요

건 산정 방식도 소득 기반으로 바뀌었다(TYJ, n.d.; Kela, 2023). 이는 안정적

인 고용 이력을 가진 노동자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장벽이 아닐 수 있지만, 

청년 신규 진입자, 단시간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에게는 수급 접근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핀란드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소득비례급여와 기초보장이 서로 다른 집단

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소득비례급여는 실업기금 가입과 근로요건 충족을 전

제로 하므로 이미 일정한 고용 이력을 가진 노동자에게 적합하다. 반면 고용 

이력이 없거나 근로요건을 채우지 못한 청년 구직자는 노동시장급여와 같은 

기초보장에 의존해야 했다. 따라서 근로요건 강화와 기초보장의 실질 삭감은 

청년 신규 진입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준다. 소득비례급여 접근은 어려워지고, 

기초보장의 보호 수준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AI 확산 시대에는 이러한 문제

가 더욱 커질 수 있다. AI 확산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초급 직무를 축소한다

면 청년은 첫 일자리에서 충분한 고용 이력을 쌓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핀란

드 실업소득보장 제도는 점점 더 긴 고용 이력과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로 소득비례급여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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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실업급여 제도 변화와 내부자-외부자 비대칭 심화 

가능성

스웨덴과 핀란드의 실업소득보장 제도는 여전히 실업 위험을 완화하는 중

요한 안전망이지만, 최근의 변화는 고용 이력과 제도 가입 여부에 따른 수급

자격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공적 실업보험의 소득대체율 하락

을 보완하는 노조 기반 소득보험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직업 경력과 노조 

가입을 가진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되었다. 핀란드에서는 

근로요건 강화와 기초보장 축소가 결합하면서 단기⋅단속적 고용 이력을 가

진 집단의 소득비례급여 접근성이 낮아졌다.

두 국가의 제도 변화는 실업에 대응한 소득보장의 축소만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보호의 수준과 접근성을 과거의 고용 이력에 더욱 강하게 연계하

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AI 확산과 경기 침체가 신규 채용과 

초급 직무를 제약할 경우, 충분한 고용 이력을 형성하지 못한 노동자는 실업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는 동시에 실업소득보장 제도의 중심적 보호에도 접근

하기 어려운 이중의 불리함을 경험할 수 있다.

7. 요약 및 결론

7.1 분석 결과 요약

본 연구는 AI 확산 속에서 스웨덴과 핀란드의 노동시장 제도가 외부자를 

포괄하는 역량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두 국가를 대

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를 검토한 결과, 생성형 AI 확산의 초기 충격은 기존 

노동자의 대규모 해고보다 청년 신규 진입자의 기회 축소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스웨덴에서는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에서 청년 고용이 

감소한 반면 고령 노동자의 고용은 증가하는 연령별 비대칭이 관찰되었다. 

핀란드에서는 AI의 직접적 효과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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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경기 침체로 신규 채용이 이미 위축되어 추가 효과가 가려졌을 가능성

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사례는 서로 다른 경험적 양상을 보이지만, 

청년 신규 진입자가 북유럽 노동시장 모델의 보호 안에 충분히 포괄되고 있

는지에 대한 질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제도 분석에서는 서로 다른 개혁 경로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공통된 비대

칭이 나타났다. 첫째, 단체교섭에서는 중앙집중적 조정의 약화로 기존 노동

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우선적으로 다뤄지는 대표성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

에 따라 신규 채용, 초급 직무 형성, 노동시장 진입 경로 등은 집합적 교섭의 

의제로 다루어지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를 보였다.

둘째, ALMP에서는 재훈련 자원의 접근성이 고용 이력과 직업 경험에 따

라 차등화되는 훈련 접근 격차가 확인되었다. 스웨덴의 전환학업지원금과 

YH-flex, 핀란드의 JOTPA는 기술 변화에 대응한 성인의 숙련 전환을 지원한

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혁신이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일정한 고용 이력, 

직업 경험 또는 사전 숙련을 가진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다. 반면 첫 일자리 경험과 기초적인 직업 숙련이 필요한 집단은 청년보장, 

취업상담, 단기 실습 등 별도의 정책 영역에 의존한다. 이에 따라 기술전환 

대응 훈련과 노동시장 진입 지원 사이에 제도적 분절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실업소득보장에서는 과거의 고용 이력과 실업기금⋅노조 가입 여부

가 보호 수준을 결정하는 수급자격 격차가 강화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공

적 실업보험의 보장성 약화를 노조 기반 보완보험이 보충하면서 안정적인 직

업 경력을 가진 노동자에게 보호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핀란드에서는 

근로요건 강화와 기초보장 축소가 결합하면서 고용 이력이 짧거나 단절적인 

집단의 소득비례급여 접근성이 낮아졌다. 그 결과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거

나 불안정한 고용을 반복하는 사람은 실업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호에 의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현재 스웨덴과 핀란드의 단체교섭, ALMP, 실업소득보장이 각

각 대표성 격차, 훈련 접근 격차, 수급자격 격차를 통해 상호보완적으로 내부

자 중심의 보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AI 확산이 신규 

채용 축소와 초급 직무 재편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경로를 변화시킨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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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제도적 비대칭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는 북유럽 모델의 

외부자 보호 역량을 평가할 때 제도의 형식적 포괄성뿐 아니라 누가 대표되

고, 누가 전환 지원에 접근하며, 누가 충분한 소득보장 자격을 확보할 수 있

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함을 시사한다.

7.2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AI 

확산을 북유럽 노동시장 모델의 외부자 보호 역량을 평가하는 새로운 제도적 

환경으로 제시한다. 기존 연구가 세계화, 탈산업화,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에 

대한 북유럽 모델의 대응을 분석해 왔다면, 본 연구는 AI가 신규 채용, 초급 

직무, 초기 경력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분석 결과, 스웨

덴과 핀란드의 노동시장 제도는 여전히 강한 보호 역량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자원은 이미 고용관계 안에 편입되어 있거나 일정한 고용 이력을 축적한 

노동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쉽게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 변화

에 대한 제도적 대응 능력과 보호의 포괄성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님을 보

여준다.

둘째, 본 연구는 외부자성을 특정 연령이나 고용 형태에 고정된 범주가 아

니라 고용 이력, 집합적 대표성, 훈련 접근성, 실업소득보장 수급자격에 의해 

형성되는 제도적 위치로 재개념화한다. 청년은 기존 내부자-외부자 연구에서

도 대표적인 외부자 집단으로 다루어져 왔으므로 본 연구의 기여는 청년을 

새로운 외부자로 추가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동일한 청년층 내부에서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고용 이력을 확보했는지, 단체교섭과 전환 지원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따라 외부자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

점은 외부자 문제를 노동시장 주변부의 불안정한 고용 지위에 한정하지 않

고, 단체교섭에서의 대표성, 직업훈련 기회, 소득보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

적 자원이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문제로 확장한다.

셋째, 본 연구는 Thelen(2014)의 내재적 유연화 명제를 보완한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단체교섭의 분권화 시점과 방식, ALMP의 개혁 경로, 실업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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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변화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세 제도 영역 모두에서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에 유사한 보호의 비대칭이 나타났다. 이는 북유럽 모델에서 보호 자원

의 배분 대상과 접근 조건이 고용 이력을 가진 내부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

한 방향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내재적 유연화가 

유연성과 보호의 결합을 유지하면서도 보호가 내부자에게 더 집중되는 형태

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7.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우선 본 연구는 제도 변화에 초점을 맞

추었기 때문에 사용자단체와 기업, 노동조합, 실업보험기금 등 주요 행위자

들의 대응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용자단체와 기업

이 AI 도입에 대응하여 신규 채용, 직무 재설계, 내부 인력 재배치와 재훈련

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전략이 기존 재직자와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사이의 기회 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격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용자단체의 정책문서, 기업의 인력 운용 전략, 

단체협약과 산업별 협상자료를 활용한 비교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스웨덴과 핀란드의 노동조합 및 실업보험기금이 AI 확산에 따른 청

년 신규 채용과 초급 직무의 축소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지도 

중요한 후속 연구 과제이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장기간 제약될 경우 노

동조합은 미래 조합원의 감소와 조직기반의 약화에 직면할 수 있으며, 실업

보험기금 역시 신규 가입자와 보험료 납부 기반의 축소라는 장기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실업보험기금이 이러한 위험을 단체교섭 

의제, 조직화 전략, 직업훈련 지원, 보험제도 개혁 요구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정책문서, 단체협약,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AI 확산이 더 진행되고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면, 본 연구가 제도 분

석을 통해 제기한 잠재적 이원화의 가능성을 보다 직접적인 경험적 증거를 

통해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산업별 AI 도입 수준과 직업별 노출도, 연

령별 신규 채용과 공석, 고용 이력 및 사회보장 수급자료를 결합한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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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아울러 북유럽 노동시장 모델이 AI 확산 속에서 고용 이력이 부족

한 외부자를 포괄하기 위해 단체교섭,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소득보장 

제도를 어떻게 재설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 개혁에 사용자단체, 

노동조합과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는 이론적⋅정책적으

로 중요한 후속 연구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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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visiting the Nordic Labour Market Model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Diffusion: 

Insider-Outsider Asymmetries in Sweden and Finland3)

Shin, Young-Kyu*

This study examines how the Nordic labour market model’s capacity to 

protect outsiders has been reconfigured under the spread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focusing on Sweden and Finland. Although the Nordic model 

has traditionally been regarded as effective in containing labour market 

dualisation through strong trade unions, extensive 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and generous unemployment 

protection, AI-driven reductions in recruitment and entry-level jobs may leave 

young labour market entrants and workers with limited employment histories 

inadequately protected.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despite following 

different reform trajectories, both countries have developed increasingly 

insider-oriented protection structures. Decentralised collective bargaining has 

widened the representational gap between incumbent workers and new 

jobseekers, while retraining support has increasingly favoured workers with 

established employment histories. Stricter eligibility conditions and lower 

unemployment benefits have also reinforced disparities based on employment 

history and unemployment fund membership.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Nordic model has not simply weakened; rather, access to protective resources 

has been reconfigured in ways that favour insiders. As AI further constrains 

pathways into the labour market, these institutional asymmetries may deepen.

*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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